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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CU-COLLAR)의 소장이다. Chulalongkorn University 에서 노동경제학 및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일본 University of Tokyo 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와 정책 활동은 노동시장, 인구 고령화, 이주,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령화와 돌봄을 권리 기반이자 포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의 

국제기구들과도 폭넓게 협력하고 있다. 주요 연구 프로젝트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 

가능성 제고, 돌봄 체계의 개선, 인구 변화 맥락에서의 세대 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근거 기반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2024 년에는 예비 고령자와 고령 

비공식 노동자의 일자리 및 소득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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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로 태국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ailand)로부터 

우수연구상을 수상하였다. 현재도 ASEAN 지역 전반에서 노동, 고령화, 사회보장 

의제를 연계하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태국의 인구 변화는 장기요양(long-term care, LTC)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렸으며, 

돌봄을 권리 기반 틀 안에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를 한층 더 

부각시켰다. 이 논문은 국제 기준과 기술적 지침을 기준점으로 삼아 태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 문서를 대상으로 문헌 분석을 수행하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문가 

자료에서 도출한 분석과 해석을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2015–

2016 년에 태국에 도입된 지역사회 기반 장기요양 모델을, AAAQ 기준인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질(quality)에 따라 

평가하고, 비차별, 참여, 투명성, 책무성이라는 횡단적 원칙과의 부합 여부를 함께 

살펴본다. 

 

태국의 장기요양(LTC) 체계에서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home-first delivery model)이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원 서비스는 

시설보다 개인이 생활하는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고령자가 익숙한 생활환경을 유지한 채 지내면서 기능적 

능력과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나이 들어가기(ageing in 

place)’라는 보다 포괄적인 목표를 실제 제도로 작동하게 하는 운영 방식이다. 

제도의 집행에는 여러 정부 주체가 함께 관여하는데, 재원 조달은 국가 차원의 보건 

재정 기관(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과 보건 행정부서(Department of 

Health)가 담당하고, 지역 차원의 서비스 제공과 공동 재원 조달은 하위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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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보건 네트워크(subdistrict health networks)가 지방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한다. 

 

태국의 장기요양 체계는 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반영하는 평가 방식, 맞춤형 돌봄 

계획의 수립, 하위 행정구 단위의 보건 네트워크를 통한 가정·지역사회 중심 돌봄 

제공, 그리고 지방 행정기관과의 공동 재원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다. 

반면 사회돌봄의 비용 부담 가능성과 보장 범위, 돌봄 인력의 안정성과 기준, 참여와 

구제 절차의 실효성, 형평성 관련 정기 점검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한계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최소 사회돌봄 체계를 법제화하고, 돌봄 인력을 전문화하며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성과 공개와 고충 처리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형평성을 반영한 성과·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제 인권 의무에 

부합하도록 반연령주의(anti-ageism)를 정책과 실천 전반에 확산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연구 배경과 동기 (Background and Motivation) 

 

태국은 새로운 인구 변화의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2023 년 태국은 60 세 이상 

인구가 전체 주민의 약 5 분의 1 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30 년에는 

65 세 이상 인구가 약 5 분의 1, 2040 년에는 60 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 분의 1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Department of Older Persons, 2023; KPMG, 2024;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n.d.; United Nations, 2024). 이러한 변화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한편, 돌봄을 누가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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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비용을 부담하며 누가 그 혜택을 누리는지, 그리고 인권·형평·존엄이라는 토대 

위에서 돌봄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라는 시급한 질문을 제기한다(World Health 

Organisation, 2015, 2024). 이러한 쟁점은 결코 추상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으며, 

나이듦에 따라 만성질환, 장애, 기능 저하를 겪는 태국 사람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태국은 유급 돌봄 인력의 부족과 함께 돌봄 제공자 공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족과 같은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게 가해지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2025). 더 나아가 농촌 지역에서는 

청년층의 도시 이주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고 고령 구성원 중심의 가구가 늘어나 돌봄의 양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HelpAge International & College of Populatio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2015; Khongboon & Pongpanich, 2018). 이러한 인구 

변화에서 비롯된 문제들은 보건, 사회보장, 노동시장,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가 맞물리는 지점에 놓여 있다. 

 

국제적 규범 체계는 고령자를 권리의 주체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0)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8)를 명시하고 

있으며, 고령자를 다룬 일반논평에서는 국가가 이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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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2010)은 고령 여성이 직면하는 복합적인 차별의 양상을 

부각시키고, 포괄적이면서도 부담 가능한 보건의료와 사회보장의 필요성을 

촉구한다. 또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과 유엔 건강한 고령화 10 년(United Nations Decade of Healthy 

Ageing, 2021–2030)은 개인의 내재적 역량과 기능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체계의 구축을 요구한다(United Nations, n.d.; 

World Health Organisation, 2015, 2024). 그러나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고령자에 대한 국제적 보호가 여전히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채 “조각나 있고 

일관성이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규범 차원과 집행 차원 모두에서 뚜렷한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2, p. 1). 따라서, 돌봄 정책은 효율성이나 적용 범위만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이용 가능성, 접근성(재정적·정보적 측면을 포함), 수용 가능성, 질을 

포괄하는 AAAQ 기준과 함께, 차별 금지, 참여, 투명성, 책무성과 같은 권리 기반 

원칙에 따라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0, 2008;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010;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2). 

 

태국에서는 2002 년부터 세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전국민건강보장제도(Universal 

Coverage Scheme)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운영은 국가보건안전청(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이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LTC)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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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반에서 사실상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보장을 가능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형평성 개선을 뒷받침해 왔다(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2020a). 

지난 10 여 년 동안 태국은 지역사회 기반 장기요양 모형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이 모형은 하위 행정구 보건증진병원(Subdistrict Health-

Promoting Hospitals)을 중심으로 돌봄 관리자와 훈련된 돌봄 인력을 배치하고, 

지방행정기구(local administrative organisations)와 협력하여 외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정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Asian 

Development Bank, 2020; Chanprasert, 2021; 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2020b). 치앙마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고령자발전재단(Foundation for Older 

Persons’ Development, FOPDEV)과 그 산하의 Buddy HomeCare 사회적 기업과 

같은 시민사회 차원의 혁신 사례도 자원봉사자와 다양한 연령대의 돌봄 인력을 

조직함으로써, 특히 태국 북부 지역에서 공공 부문의 노력을 보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부담과 돌봄 인력 부족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돌봄 

비용의 감당 가능성, 돌봄 노동의 조건, 그리고 성별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태국의 경우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노령수당은 

빈곤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식적인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본인 부담 돌봄 비용이 저소득 가구에 불균형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Foundation for Older Persons’ Development, n.d.; 

Glinskaya et al., 202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2b; Khongboon & 

Pongpanich, 2018; 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2020a;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OECD], 2024; Suriyanrattakorn & Cha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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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태국의 돌봄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고령자 돌봄의 권리 기반 틀을 논의한다.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나 보건 부문에 한정된 협소한 사안으로 다루는 대신, 국제 

인권법과 보편적 건강보장 및 사회보장 원칙에 기초한 공공재로서 돌봄을 

재구성한다. 둘째, 정책 수단, 전달 모형, 재정 구조, 관련 행위자 등 태국 돌봄 

체계가 변화해 온 구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과 집행상의 병목을 식별한 뒤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학문적 목적과 실천적 목적을 동시에 지니는데, 서비스 제공이나 복지 

프로그램 차원에서 주로 분석되어 왔던 기존 태국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돌봄을 

권리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나아가 유엔이 선포한 

‘건강한 고령화 10 개년(United Nations Decade of Healthy Ageing)’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정부, 지방행정기구, 시민사회, 그리고 개발 파트너들에게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 

 

고령자 돌봄과 인권: 개념 정의와 국제적 권고 (Care for Older Persons and 

Human Rights: Definitions and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고령자 돌봄은 고령자의 기능적 역량과 존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보건 서비스, 

사회적 돌봄, 그리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포괄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의 건강한 고령화 개념은 질병 그 자체보다는 개인이 지닌 내적 

역량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능력에 초점을 두며, 고령자 

통합돌봄(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ICOPE) 접근은 이러한 관점을 보건 



9 
 

영역과 사회 영역 전반에 걸친 개인 중심 평가, 돌봄 계획 수립,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연계 체계로 구체화한다(World Health Organisation, 2015, 20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장기요양(LTC) 종사자를 병원 외의 가정이나 시설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에 대한 지원과 이에 수반되는 

돌봄을 제공하는 유급 인력으로 정의하면서, 장기요양이 보건과 사회보장이 맞닿아 

있는 영역임을 분명히 한다(OECD, 2023). 이러한 논의를 인권의 틀에서 볼 때, 돌봄 

체계는 이용 가능성, 접근성(재정적·정보적 측면을 포함함), 수용성, 질이라는 AAAQ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과 이후 제시된 

일반논평들과도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예,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0). 

 

국제사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권고는 돌봄을 보건과 사회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 체계로 구축하고, 그 기반을 지역사회에 두며, 운영 전반에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은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적합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과, 고령화 관점을 개발계획 전반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United Nations, n.d.). 또한 유엔이 선포한 ‘건강한 고령화 10 개년(United 

Nations Decade of Healthy Ageing)’ 이니셔티브는 통합돌봄의 확대, 연령친화적 

환경 조성,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의 해소, 그리고 보편적 건강보장의 한 축으로서 

장기요양(LTC)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World Health Organisation, 2021, 2024).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가 제시한 돌봄노동의 5R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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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recognise), 경감(reduce), 재분배(redistribute), 보상(reward), 대표성 

강화(represent)—은 돌봄 정책을 양질의 노동 기준, 성평등,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와 연결시키는 관점을 제공한다(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2022a). 

OECD(2024)는 고소득 국가에서도 본인 부담 비용이 과도할 경우 돌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접근성과 비용 부담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가 발간한 연령주의 국제 

보고서(Global Report on Ageism)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을 저해함을 분명히 보여주며, 돌봄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법적·교육적·세대 간 개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e.g., World Health 

Organisation, 2021). 

 

고령자 돌봄과 인권을 논의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국제 인권 문서와 해석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일반논평 

제 6 호(1995)를 통해 고령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다루며 연령을 이유로 한 

제도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일반논평 

제 14 호(2000)에서는 보건권의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서 이용 가능성, 접근성, 

수용성, 질로 구성된 AAAQ 틀을 제시하였고, 일반논평 제 19 호(2008)에서는 

노년기에 사회보장이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짚는 동시에 이미 확보된 권리 수준을 

후퇴시키는 조치에 대해 경고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일반권고 

제 27 호(2010)를 통해 고령 여성이 보건, 사회보장,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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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겪는 구조적 차별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미주 고령자 인권 보호 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은 자율성, 장기요양(LTC), 완화의료를 고령자의 권리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2015), 비록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협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고령자 인권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비교 사례를 제공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에 따르면, 매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0 세 이상 인구 가운데 약 여섯 명 중 한 명이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건강 상태, 사회적 참여, 

경제적 기회에 측정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World Health Organisation, 

2021). 명확한 권리 기반 보호 장치와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령자는 폭력과 방임, 과도한 돌봄 비용 부담, 그리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기능 저하와 같은 위험이 서로 중첩된 형태로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World Health 

Organisation, 2021, 2024).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연령을 차별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차별금지 입법, 장기요양(LTC)을 보편적 건강보장 체계 안에 

통합하는 제도 설계, 돌봄 서비스의 질에 대한 규제 강화, 미충족 돌봄 수요와 학대 

실태에 대한 자료 수집의 체계화, 그리고 성별 불평등을 완화하는 관점을 반영하여 

공정한 보수를 보장받고 충분한 훈련을 받은 돌봄 인력에 투자할 것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2022a; OECD, 2024; 

World Health Organisatio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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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장기요양 맥락 (Context of Long-Term Care in Thailand) 

 

태국의 돌봄 체계는 2002 년에 도입되어 국가보건안전청(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이 운영하는 전국민건강보장제도(Universal Coverage Scheme)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여기에 민간 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건강보험(Social 

Health Insurance)과 공무원 의료급여제도(Civil Servant Medical Benefit Scheme)가 

함께 작동하면서 태국 인구의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다. 전국민건강보장제도는 보장 

범위와 의료 접근성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해 왔고, 만성질환 관리와 재활 영역에서도 

급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Marshall et al., 2023; 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2020a). 태국은 2015–2016 년에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신년 

선물’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기반 장기요양(LTC)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 

정책은 하위 행정구 보건증진병원(Subdistrict Health-Promoting Hospitals)이 

운영을 담당하고 지방행정기구(local administrative organisations)가 재정 조달과 

조정을 함께 맡는 구조로 설계되었다(Chanprasert, 2021; 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2020b; Suriyanrattakorn & Chang, 2021). 국가보건안전청은 돌봄 관리자 

양성 교육과 함께, 외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가정 중심 

서비스 묶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기능 평가, 주거 환경 개선, 일상적 

개인 돌봄, 돌봄 휴식 지원, 보조기기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접근은 마을 보건 

자원봉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보건 서비스와 

사회적 돌봄을 연계함으로써, 통합적 돌봄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Chanprasert, 2021; 

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2020b; Suriyanrattakorn & Cha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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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체계는 보건 영역을 넘어 보다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고령자법(Older Persons 

Act)에 근거한 제 2 차 고령자 국가계획(The Second National Plan on the Elderly, 

2002–2021)은 소득 보장, 보건 서비스, 돌봄 제공자 양성을 핵심 축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Department of Older Persons, 2009). 이어서 수립된 제 3 차 

국가행동계획(Phase III National Action Plan, 2023–2027)은 고령자 이전 세대를 

포함한 삶의 질 향상을 포용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행정 체계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Department of Older Persons & 

Chulalongkorn University Platform for Ageing Research Innovation, 2023).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노령수당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기여형 

제도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월 정액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 기여형 

연금은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되며, 

공무원과 공직자의 연금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최근의 분석들은 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비기여형 노령수당에 물가 연동 장치가 없다는 점, 연금 

제도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2022b), 소득 보장 정책과 돌봄 정책을 보다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Department of Older Persons, 2023;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2022a; National Health Assembly, 2022).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태국은 기능적 제약을 지닌 고령자를 

포함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태국은 

2015 년부터 전국적으로 월 800 바트의 장애수당을 지급해 왔다(Thammasat 

University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2019).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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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법(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B.E. 2550[2007])에 따라 

등록된 고령 장애인은 복지 서비스, 재활, 교육, 고용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 n.d.). 이와 더불어 돌봄 제공자와 장애인 

당사자 모두에게 1 인당 최대 60,000 바트까지의 세액공제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Revenue Department, 2015). 

 

서비스 제공은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설 수용형 돌봄은 

존재하나 규모가 제한적이고 주로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위 행정구 보건증진병원(Subdistrict Health-Promoting Hospitals)은 

지방행정기구(local administrative organisations)와 협력하여 돌봄 관리자와 공식 

돌봄 인력을 배치하는 역할을 맡고, 일상적인 돌봄의 상당 부분은 가족과 비공식 

돌봄 제공자가 담당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봄 사업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조정될 경우,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에 대한 

지원이나 주거 환경 개선과 같은 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돌봄 제공자의 부담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Morikawa, 2014). 그러나 지역 간 

보장 수준의 불균형, 중앙정부(예, 각 부처)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의 분절성, 돌봄 

인력 부족과 훈련 기준의 불일치, 질 관리와 모니터링 체계의 불명확성, 그리고 제도 

확대를 제약하는 재정 여건 등은 여전히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가구 단위 

연구들은 특히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권리와 급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농촌과 도시 간 격차가 심화되고 본인 부담 지출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Asian Development Bank, 2020; Boontanon & Sonsri, 2023; 

Glinskaya et al., 2021; Khongboon & Pongpani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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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실행 수준은 

규모와 포괄성 측면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다. 앞선 절에서 언급한 치앙마이의 

고령자발전재단(Foundation for Older Persons’ Development, FOPDEV)은 수십 

년간 자원봉사 기반의 재가 돌봄을 지원해 왔으며, 지역 청년을 유급 돌봄 인력으로 

양성해 고립된 고령자를 지원하는 세대 간 돌봄 모형인 Buddy HomeCare 를 

운영하고 있다(Foundation for Older Persons’ Development, n.d.). 이러한 모형은 

공공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주체성을 강화하며, 세대 간 접촉을 통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완화할 가능성도 지닌다. 다만 이러한 시도의 지속 

가능성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공식적인 의뢰·연계 체계에서의 제도적 인정,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로가 마련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Foundation for 

Older Persons’ Development, n.d.). 

 

지역 차원에서 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사회복지와 고령화와 관련된 여러 정책 틀을 통해 사회보장 강화, 보건 

서비스 접근성 제고,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비록 ASEAN 사무국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인권 규범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고령화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 이행을 위한 지역 행동계획: ASEAN 의 고령자 역량 

강화(Regional Plan of Action on Implementing the Kuala Lumpur Declaration on 

Ageing: Empowering Older Persons in ASEAN)’은 회원국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ASEAN Secretaria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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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Methodology) 

 

본 연구는 기존에 공개된 문헌과 자료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문헌 분석과 범위 

중심의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수행됐다. 연구의 목적은 태국의 돌봄 체계와 관련된 

공신력 있는 공개 자료를 인권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이용 

가능성, 접근성, 수용성, 질로 구성된 AAAQ 기준과 함께 차별 금지, 참여, 

책무성이라는 횡단적 원칙에 따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됐다. 

 

• 문헌 검토—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범주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a) 

고령자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국제적·지역적 기준과 규범적 지침, (b)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에 관한 국제적 기술 지침, (c) 태국의 법·정책 수단과 거버넌스 

체계, (d) 태국 장기요양(LTC) 모형의 내용, 보장 범위와 형평성, 재정적 보호, 그리고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집행 경험을 다룬 학술 논문 및 비학술 문헌, (e) 돌봄 

서비스의 접근 방식, 수용성, 돌봄 인력의 경로,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민사회 

이니셔티브의 공개 자료이다. 

 

• 자료 식별과 선정—자료 검색은 출판사 및 기관 웹사이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동료 심사 논문, 그리고 시민사회 포털에 공개된 프로그램 문서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자료는 (a) 태국의 고령자 돌봄을 직접 다루거나 태국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b)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되었거나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 매체에 게재되었으며, (c) AAAQ 각 차원에 대응시켜 분석할 수 있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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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방법론적 또는 정책적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선정하였다. 중복 

자료나 이전 판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신이면서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유지하였다. 검색어는 태국어와 영어로 ‘care’와 ‘long-term care’를 

사용하였으며, 검색 범위는 2010 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 자료 추출과 종합—각 문헌에서 연구 목적, 제도적 수단(예, 법률, 정책, 급여·지원 

내용), 전달 체계(예, 케어 매니저 운영 경로, 재가 서비스), 재원 구조(예, 권리로서의 

급여 범위, 공동 재원 조달 방식, 본인부담의 영향), 인력 운영 방식(예, 역할과 기준), 

데이터와 모니터링 체계(예, 지표, 세분화 방식), 그리고 권리 관련 내용(예, 차별 

금지 규정, 참여, 고충 처리와 구제 절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이러한 

정보를 AAAQ 기준과 비차별, 참여, 책무성 등 횡단적 원칙에 따라 주제별로 

종합하고, 제도 전반의 강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분석 결과를 구성하였다. 

 

결과 및 논의 (Results and Discussion) 

 

지난 10 여 년 동안 태국의 장기요양(LTC) 제도 개편은 보건, 사회복지, 지역 차원의 

운영 체계를 결합한 보다 분권적이고 지역사회 중심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태국의 장기요양 체계는 국가건강보장청(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과 보건부 

산하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Ministry of Public Health)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돌봄을 연계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체계의 핵심에는 ‘케어 플랜’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다학제적 팀이 고령자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돌봄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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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 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적절한 지원을 배치하기 위해 마련되는 

개별화된 평가·관리 도구이다. 이러한 케어 플랜은 고령자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돌봄 제공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가 설계·조정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운영상의 중심 축을 이룬다. 

 

2019 년부터 2024 년까지 태국 장기요양(LTC) 체계에서 케어 플랜이 적용된 양상을 

보면, 제도 운영이 뚜렷하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괄성이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케어 플랜에 포함된 장기요양 사례 수와 중위연 인구 1,000 명당 장기요양 

이용률은 2021 년에 일시적인 감소가 나타났음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등록 사례 수는 2019 년 150,600 건에서 2024 년 

454,400 건으로 늘어났고, 장기요양 이용률 역시 같은 기간 인구 1,000 명당 

2.26 에서 6.89 로 상승하였다. 2021 년에 나타난 감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차질의 영향으로 해석되며, 이후 2022 년부터는 두 지표 모두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고령화의 진전, 재정적 제약, 돌봄 인력 

부족, 서비스 질 격차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 체계 전반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팬데믹은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서비스 모니터링과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 보건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 
 

그림 1 

케어 플랜의 혜택을 받아 장기요양기금(LTC Fund) 산하 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돌봄 필요자 수와 장기요양 이용률 

 

LTC Cases in the Care Plan (1,000 cases; L-Axis): 돌봄계획에 포함된 장기요양 사례 

수(천 건; 좌측 축) 

LTC Rate (LTC Cases in the Care Plan per 1,000 Mid-Year Population; R-Axis): 

중위연 인구 1,000 명당 돌봄계획 기준 장기요양 이용률 (우측 축) 

 

주. 장기요양 사례 수 자료는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of Thailand)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산하 고령자보건국(Bureau of Elderly Health)과 

국가건강보장청(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이 제공한 Aged Care Plan 

Dashboard(n.d.)에서 가져온 것이다. 저작권은 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와 

Ministry of Public Health of Thailand 에 있다. 연중 기준 총인구 자료는 태국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of Thailand) 산하 지방행정국(Department of Provi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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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이 관리하는 주민등록(Civil Registration, n.d.) 자료에서 가져온 

것이다. 저작권은 Ministry of Interior of Thailand 에 있다. 

 

 

국제적 지침과 태국의 정책 문서를 종합해 보면, 태국의 지역사회 기반 

장기요양(LTC) 모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정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돌봄 프로그램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보장청(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태국의 

장기요양 모델은 케어 매니저에 의한 평가, 개별화된 돌봄계획, 가정 중심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의 공동 재원 조달을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가 제시한 고령자 

통합돌봄(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ICOPE) 접근법과, 보건과 사회 영역 

전반에서 기능 유지와 개인 중심의 연속적 돌봄을 강조하는 유엔이 선포한 ‘건강한 

고령화 10 개년(United Nations Decade of Healthy Ageing)’ 이니셔티브의 기본 

방향과도 잘 맞닿아 있다(World Health Organisation, 2015, 2024).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ICESCR 의 AAAQ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특히 거동이 어렵거나 장기간 

침상에 머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접근성, 문화적 적합성, 그리고 서비스의 

연속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확인된다(Asian Development Bank, 2020; Chanprasert, 

2021;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5, 2000; 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2020b). 또한 본 연구의 초기 평가와 종합 결과에 따르면, 

지방행정조직이 적극적으로 재원 분담에 참여하고 하위 행정구 보건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s)이나 도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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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수행능력(IADLs)을 지원하는 서비스, 보조기기 제공,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났다(Beard et al., 2016; Boontanon & Sonsri, 2023; 

Glinskaya et al., 2021). 이러한 결과는 충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은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 모델이 고령자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불필요한 시설 수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교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OECD, 2023, 2024). 

 

비용 부담과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가장 두드러진 과제로 남아 있다.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사회돌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LTC)에 

대한 본인부담 지출이 고령자의 소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며, 태국 

역시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Glinskaya et al., 2021; OECD, 2024). 무기여 

방식의 노령수당은 보편적 최소 보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급여 

수준이 낮고 물가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소득 가구, 독거 여성 고령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사회돌봄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Department of Older Persons, 2023;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2022b). 아울러 서비스의 질적 문제도 기본적인 일상 지원부터 보다 복합적인 통합 

돌봄에 이르기까지 돌봄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돌봄 서비스 

이용 과정을 안내·조정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과 의료기관 방문 시 동행 교통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제공 여부와 수준이 

크게 다르다. 돌봄 경로 안내(care navigation)는 개인과 가족이 보건·사회 돌봄 

서비스를 이해하고, 접근하며, 서로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화된 개인 

중심 지원을 의미하며(National Health Service England, 2016), 욕구 평가,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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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탐색, 의뢰 조정, 서비스 간 연속성 확보 등을 포함한다. 돌봄 경로 안내 

인력은 분절된 제도 환경 속에서 이용자가 행정적 부담이나 낮은 보건 이해도와 

같은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가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가족 돌봄 제공자의 풀(pool)이 줄어들수록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태국의 장기요양 

책임은 보건, 사회복지, 지방행정조직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부문 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조정 강화의 필요성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에 대한 제 4 차 검토를 위해 실시된 국가 자발적 보고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2021). 

 

돌봄 인력은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자원이자 동시에 가장 큰 병목 

요인이기도 하다. 태국의 장기요양 접근은 케어 매니저, 지역사회 돌봄 인력, 마을 

보건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련 전문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러한 영역에서 구조적인 인력 부족이 존재함을 

지적하며, 표준화된 역량 기준, 명확한 경력 경로,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포함하는 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OECD, 2023).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가 제시한 돌봄 노동의 5R 틀—인정(recognize), 경감(reduce), 

재분배(redistribute), 보상(reward), 대표성 강화(represent)—은 양질의 일자리, 

성평등, 서비스 질을 하나의 노동정책 틀로 연결하는 기준을 제공한다(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2022a). 태국의 지역사회 기반 장기요양(LTC)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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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하는 여러 프로그램에서는 단기간에 교육을 확대하고 지방행정조직이 재원을 

분담하는 역할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감독 체계가 지역별로 크게 달라 높은 이직률과 서비스 질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2022, 2023). 국제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인력의 근로 조건은 고령자의 안전과 돌봄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안정적인 계약, 사회보장, 역량에 기반한 경력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는 어렵다(Asian Development Bank, 2020; OECD, 2023; 

World Health Organisation, 2024). 

 

권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참여, 투명성, 그리고 구제 절차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보건과 사회보장 

체계에서 실질적인 참여, 투명성, 고충 처리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0, 2008),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역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 환경 전반에서 차별, 학대, 

방임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2). 태국의 경우 지방행정의회나 

구(district) 단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등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로 기능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는 서비스 제공의 적시성과 강도에 대한 측정이 지역별로 

일관되지 않고, 정기적인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며, 민원 및 불만 처리 체계 역시 

임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관찰된다(e.g., Boontanon & Sonsri, 2023). 

이용자 위원회를 제도화하고 형평성에 초점을 둔 성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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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운영 관행을 권리 의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한 

환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권리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체계의 정비와 형평성 

측정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포괄 범위, 미충족 수요, 제공의 

적시성, 재정적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가능한 경우 성별, 소득 수준, 

장애 여부, 농촌·도시 거주 여부, 민족성 등에 따라 자료를 세분화해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제시한 여러 장기요양(LTC) 성과 지표는 돌봄 체계 

전반에서 권리 기반 요소(예, AAAQ)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지표에는 65 세 이상 인구 1,000 명당 수급자 수, 월별 

돌봄 제공 시간, 최초 서비스 제공까지의 대기 기간, 과도한 사회돌봄 지출 발생 

비율, 돌봄 제공자의 부담 수준,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 지표(예, 낙상, 욕창 발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표들은 관련 주체들이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과 관리가 가능해진다(OECD, 2023). 

태국의 경우 국가건강보장청(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의 장기요양 등록 

자료, 고령자국(Department of Older Persons)의 행정 데이터, 

사회개발인간안보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MSDHS)가 취약 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MSO 로그북,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의 자료를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데이터 연계는 

필요와 결핍 수준이 더 높은 지역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성과 

연동형·형평성 가중 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Glinskaya et al., 

2021; United Nation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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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규범적 정합성은 일정 부분 진전되었으나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제 인권법은 고령자를 존엄과 자율성, 그리고 권리의 평등한 향유가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5;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010).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의 연령주의 국제보고서(Global Report 

on Ageism)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서비스 이용을 위축시키고 건강·사회·경제적 

성과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World Health Organisation, 2021). 

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제도(Universal Coverage Scheme), 지역사회 기반 

장기요양(LTC),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전략들은 이미 여러 권리 기반 원칙을 제도에 

반영해 왔지만, 사회돌봄에 대한 명시적이고 정당화 가능한 권리로서의 급여·지원 

범위는 아직 일관되게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며, 연령주의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UNESCAP, 2021). 이러한 규범적 

정합성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돌봄 인력을 

보호하며, 형평성에 초점을 둔 모니터링과 책무성을 제도화하는 방향의 재정 및 

거버넌스 개혁이 요구된다. 

 

정책 제언 (Recommendations) 

 

일관된 권리 기반 전략은 태국의 돌봄 프로그램이 축적해 온 제도적 자산을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과 투명한 

책무성을 확립하는 한편, 비용 부담, 인력, 참여, 측정 체계와 관련된 취약점을 함께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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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혼합 재원을 전제로 한 국가 최소 사회돌봄 급여 묶음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질을 보증하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 지침에는 월별 기본 개인돌봄 시간, 돌봄 휴식(respite) 선택지, 

표준화된 주거 환경 개선과 보조기기 제공 묶음, 돌봄 제공자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은 명확한 의뢰 경로가 설정된 보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재원은 국가건강보장기구(National Health Security Organisation)의 배분금, 

지방행정조직의 목적 지정 보조금, 표적화된 사회지원 재원을 결합한 공동 기금 

방식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서비스 내용, 자격 요건, 그리고 적용 항목에 대한 이용 

시 무본인부담 보장(서비스 이용 시 해당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제도)을 공개적으로 명시하는 조치는 AAAQ 기준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본인부담 지출을 줄이고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Chanprasert, 2021;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0, 2008; Glinskaya et al., 

2021; 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2020b; OECD, 2024). 아울러 노령수당을 

물가에 연동하고, 치매 돌봄 휴식과 같은 고위험·고필요 상태를 대상으로 한 추가 

급여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은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Department of Older Persons, 2023;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2022b). 

 

둘째, 권리 기반 전략은 돌봄 노동을 5R 원칙—인정(recognition), 부담 

경감(reduction), 보상(reward), 대표성 보장(representation), 재분배(redistribution)—

에 따라 재구조화하고, 체계적인 역량 개발과 결합함으로써 돌봄 인력을 전문화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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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통합돌봄(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ICOPE) 틀에 부합하는 역량 

기반 자격 인증을 도입하고, 사회보장을 보장하는 임금 하한과 근로계약을 마련하며, 

적정 인력 배치 기준, 전문적 감독, 지속적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인력에서 

공인된 케어 매니저로 이어지는 투명한 경력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방행정조직은 공동 재원 조달을 양질의 노동 기준과 서비스 질 보고에 연계해야 

하며, 사회적 기업은 집행 가능한 노동 기준과 데이터 제출 의무를 조건으로 

계약되어야 한다(Asian Development Bank, 2020;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2022a; 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2022, 2023; OECD, 2023; 

World Health Organisation, 2024). 

 

셋째, 참여·투명성·구제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령자와 돌봄 

제공자가 참여하는 구(district) 단위 이용자 위원회를 설치하고, 돌봄 보장 범위, 

제공의 적시성, 서비스 강도, 민원 처리 결과를 담은 접근 가능하고 읽기 쉬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독립적 심사와 구제 수단을 포함한 기한 명시형 

고충 처리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Boontanon & Sonsri, 2023;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0, 2008;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2). 이와 병행해 정책 담당자는 성과 연동 

인센티브와 지급 조건을 결합한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유인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기반 장기요양(LTC)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취약 지역에서의 제공에 대해 성과 보너스를 부여하고, 인력 교육, 보조기술 

시범사업,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표적화된 세액 공제나 공동 재원 조달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행정조직–공공 제공기관–인증된 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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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삼자 협력을 촉진해, 특히 농촌 지역에서 돌봄 휴식 서비스, 돌봄 제공자 교육, 

재가 지원을 공동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익 지향 역량을 유입시키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형평성에 초점을 둔 성과·재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세분화된 지표를 산출하고, 빈곤 수준, 돌봄 의존도, 미충족 

수요가 특히 높은 지역에 더 높은 매칭 비율을 적용하는 등 형평성 가중 성과 

보조금을 배분해야 한다. 측정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적이면서도 비교 가능한 지표 집합을 간결하게 추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Department of Older Persons, 2023; Glinskaya et al., 2021; OECD, 

2023; Poldrugovac et al., 2025; United Nations, 2024). 

 

마지막으로, 정책과 행정, 전문 인력 교육, 그리고 세대 간 교류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환경에서 연령주의를 지속적으로 문제화하고 이를 해소하는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초래하는 

사회적·보건적 피해를 완화하고, 국제 인권 규범과의 정합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과제이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2; World 

Health Organisation, 2021). 이러한 조치들이 함께 추진될 경우, 선언적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실천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태국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돌봄 체계 속에 형평성과 회복탄력성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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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Conclusion) 

 

태국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돌봄 체계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제도와 더불어, 하위 행정구 보건증진병원(Subdistrict Health-

Promoting Hospitals)과 지방행정조직을 제도적·운영적 기반으로 삼아 구축된 

지역사회 기반 장기요양(LTC) 모델을 토대로, 개인 중심의 재가 우선 돌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도 부합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즉 이용 가능성, 접근성(비용 부담과 정보 접근을 포함), 

수용성, 질로 구성된 AAAQ 기준을 통해 살펴보면, 태국이 이룬 성과는 분명하다. 

장기요양 체계의 운영적 핵심을 이루는 돌봄관리자 체계는 고령자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돌봄을 조정하는 개인별 관리 경로로 작동하며, 여기에 개인별 돌봄 

계획과 자원봉사자 및 사회적 기업의 참여가 결합되면서 재가·와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돌봄의 연속성과 수용성이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진전은 건강한 고령화와 보건·사회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돌봄을 강조해 

온 국제적 지침과의 높은 정합성을 보여주며, 향후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토대를 제공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권리에 부합하는 돌봄이 단순한 정책 성과의 축적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 범위의 확대나 접근성 개선과 같은 운영상의 성과를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권리로 제도화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 

역량으로 굳혀 나갈 때에만 비로소 실질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시급한 제약 

요인은 비용 부담이다. 개인 돌봄 시간, 휴식 돌봄, 주거 환경 개선, 보조기기,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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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교육을 포괄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장되며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사회적 

돌봄 패키지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저소득 고령자, 독거 여성,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여전히 돌봄 공백과 본인 부담 비용 증가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와 병행해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또 하나의 제약은 돌봄 인력 체계의 취약성이다. 돌봄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은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공정한 보상을 받으며 적절한 감독을 

받는 돌봄 인력과 돌봄관리자 집단에 달려 있으며, 여기에는 고령자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하는 역량 기준과 단계적인 경력 발전 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력 기준과 양질의 노동을 보장하는 장치가 재정 운용 규칙과 계약 구조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성과는 지역과 집단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참여, 투명성, 그리고 구제 절차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권리는 서비스의 

내용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와 돌봄 제공자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문제 발생 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의 이용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형평성에 초점을 둔 

지표를 공개하며, 간명하면서도 처리 기한이 명확한 민원·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산재한 선의를 구조화된 책임성과 측정 가능한 성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장기요양(LTC) 체계 전반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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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성과 측정의 초점은 단순한 활동량 집계에서 형평성 추적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주요 행위자 간 행정자료를 연계하면 서비스 이용 범위, 제공의 

적시성, 미충족 수요, 재정적 보호, 안전성 등을 성별·소득·장애 여부·거주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는 형평성 가중 자원 배분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필수적인 정보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증적 측정과 정책 

실험을 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형평성 가중 배분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정기적·세분화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혼합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용할 수 

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독거 고령 여성이나 장애를 지닌 사람 등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수용성, 존엄, 자율성에 관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면 이러한 분석을 보완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최소 사회적 돌봄 패키지를 시범 

도입하거나, 치매 중심의 휴식 돌봄 보완 제도, 양질의 노동 기준을 계약에 반영한 

사회적 기업 참여 모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간소화된 조달 방식 등과 같은 표적 

정책 실험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도 확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시범사업에는 사전 등록된 평가 지표, 공개 보고,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과 제공기관 전반에서 연령주의 해소 노력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지표 체계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25 년 7 월 31 일부터 8 월 1 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고령화 

사회에서 포용적·형평적 돌봄 체계 강화(Strengthening Inclusive and Equitable Care 

Systems in the Context of an Ageing Society)」 국제회의의 기획 및 기술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행사는 사회개발·인간안보부 고령자국(Department of 

Older Persons,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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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라롱콘대학교 인구연구대학(College of Populatio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출라롱콘대학교 노동연구·조정연구유닛(Labour 

Research and Coordination Research Unit at Chulalongkorn University [CU-

COLLAR]), 출라롱콘대학교 고령연구혁신 플랫폼(Chulalongkorn University Platform 

for Ageing Research Innovation [Chula Ari]), 마히돌대학교 인구·

사회연구소(Mahidol University’s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Social Research 

[IPSR]), 국립개발행정원(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NIDA]), 

ASEAN 활동적 고령화 및 혁신 센터(ASEAN Centre for Active Ageing and 

Innovation [ACAI]),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케난 아시아 재단(Kenan 

Foundation Asia),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 아시아·태평양 

장수연합(The Alliance on Longevity in Asia-Pacific [ALAP]), 차오 재단(Tsao 

Foundation), 고령자발전재단(Foundation for Older Persons’ Development 

[FOPDEV]),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AGAC]), 태국 

노년학 연구·개발 연구소(Thai Geront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TGRI]), 보건체계연구원(Health Systems Research Institute [HSRI]), 태국 

사회복지전문직 협의회(Thailand Social Work Professions Council [SWPC])가 공동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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